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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경위

2024년 9월 5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4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ㆍ철도 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야생동물 서식지가 단절되

거나 파편화되고 그 이동이 어렵게 됨에 따라, 야생동물이 도로에 진

입하여 교통사고(소위 “로드킬”)가 빈번하게 발생함은 물론, 차량파손

ㆍ인명피해로도 이어지는 등 여러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단절을 방지하고 그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

해 현행법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고 있으나, 위치ㆍ규모ㆍ형태 선

정의 부적정성으로 인하여 주변지형과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 최근 발생한 대전 서구 생태통로 고라니 추락 사건 역시 생태

통로를 터널 위 경사면에 조성하면서도 안전펜스 등 별도의 안전장치

를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생태통로 설치 전에 미리 환경부장관과의 협

의 및 전문기관 사전검토를 거쳐 그 입지와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

하도록 하고, 설치가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에 따라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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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개선조치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생태통로의 전반적 기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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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의견

1. 생태통로 설치에 관한 사전 협의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인ㆍ허

가등을 할 때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생태통로 설

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1),

개정안은 ① 생태통로를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하는 경우 또는 생태

통로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하

여 필요한 경우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② 생태통로 설

치ㆍ관리자로 하여금 생태통로 조사 결과를 관리대장 또는 정보시스

템에 기록·입력하도록 하고, ③ 환경부장관이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생태통로에 대하여 매년 생태통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설치ㆍ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및 제45조의2).

[ 개정안 조문대비표 ]

1) 「자연환경보전법」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ㆍ허가등을 할 때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

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을 조사ㆍ연구

하여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태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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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라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통

로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생태통로의 설치위치,

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환경

부장관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하

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

향평가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항

에 따른 조사 실시결과를 검토하

여야 하고,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

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

다.

<신 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생태통로 설치계획

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설치계획 등의 보완ㆍ조정

을 요청하거나 보완ㆍ조정을 요

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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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

치대상지역, 야생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 등의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

로 정한다.

⑦ ---------------------------

------------------------------

--------------------설치기준,

제4항에 따른 협의 요청시기----

---------------.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

태통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이하 “생태통로 설치ㆍ관

리자”라 한다)는 생태통로가 적정

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주기 및 방법에 따

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서 신설>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①

------------------------------

------------------------------

------------------------------

------------------------------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

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거나 정보

시스템에 입력-----------. 다만,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생태통

로가 주변여건의 변화 등의 사유

로 인하여 기능을 상실한 경우로

서 제4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통

한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

단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 생태통로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② 환경부장관은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생태통로에

대하여 매년 생태통로 조사계획

을 수립하고 그 설치ㆍ관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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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水中洑)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

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

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하며2),

2)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水中洑)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평가하여 생태통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판단

할 때에는 해당 생태통로 설치ㆍ

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

로 설치ㆍ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선조치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

사결과 및 제3항---------------

------------------------------

------------------------------

------------------------------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통로 설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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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제45조 및 현행법 시행규칙 제28조3)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

역, 비무장지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에 설치되는 법정생태통로

와 그 외의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을 위해 설치하거나

지자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일반생태통로로 구분됨.

[ 생태통로의 구분 ]

3) 「자연환경보전법」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ㆍ허가등을 할 때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

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을 조사ㆍ연구

하여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태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야생생물 서식 종 현황

2.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서식지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종 현황

3.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야생생물 종 현황

4.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에 관한 조사

④ 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야생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 등의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8조(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①법 제45조제

1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2. 비무장지대

3.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중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 법 제24조의 규

정에 따른 시ㆍ도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

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7.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 생태통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분 법정생태통로 일반생태통로

설치근거
ㅇ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ㅇ환경영향평가법 등

설치대상

ㅇ백두대간 보호지역, 비무장지대,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

등급 권역, 자연공원, 야생생물특

별보호구역, 로드킬 다발지역 등 

생태통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ㅇ법정생태통로 설치 대상지역外 지

역에 설치한 생태통로

- 주로 도로건설, 도시개발 등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사

항 이행을 위해 설치하거나,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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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환경부

2023년 8월 기준 전국에 총 564개소의 생태통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생태통로의 경우에는 주변 지형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

못된 위치 선정 등으로 야생동물이 실제 생태통로를 이용하지 못하거

나 생태통로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전국생태통로 설치 현황 ]

(단위: 개소, 2023.8.기준)

※ 출처: 환경부

실제로, 생태통로가 인접도로 또는 급경사지와 연결되어 야생동물의

이동이 불가하거나, 생태통로 유도울타리4) 미설치로 인한 생태통로 기

능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이동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동물찻길사고(로드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유도울타리는 야생동물의 도로 침입을 막아 동물찻길사고(로드킬)를 예방하거나 생태통로까지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며, 2023년 8월 기준 564개소의 생태통로 중 220개의

생태통로에 유도울타리가 미설치(출처: 환경부)

구분 법정생태통로 일반생태통로

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설치한 생태통로
체 등이 기관별 자체적으로 설치

설치·

관리주체

ㅇ도로 등 설치·관리기관(국토관리사

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등) 

ㅇ도로 등 설치·관리기관(국토관리사

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등)

구분
생태통로 유형

계 비율(%)
육교형 터널형

법정 57 20 77 13.7%

일반 308 179 487 86.3%

계 365 199 56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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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통로 부적정 설치 현황 ]

※ 출처: 환경부

[ 연도별 동물찻길사고 발생 현황 ]

(단위: 개소)

※ 출처: 환경부

이에 개정안은 ① 생태통로 설치 전에 생태통로의 설치위치, 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필요시 보

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② 환경부장관이 매년 생태통로 조

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설치ㆍ관리 실태를 조사5)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생태통로 관리를 강화하여 그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1

5)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생태통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설치·관

리 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2026년 1억 3,400만원, 2030년 1억 9,1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

까지 총 8억 900만원(연평균 1억 6,2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음.

생태통로가 인접도로와 연결 생태통로가 급경사지와 연결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발생 건수 15,107 37,261 63,989 7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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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1. 전국 생태통로 설치현황(‘23.8. 전국 실태조사)

□ 전국 생태통로 설치현황(564개소 : 육교형 365, 터널형 199)

○ 법정생태통로 77개소 (육교형 57개소, 터널형 20개소)

○ 일반생태통로 487개소(육교형 308개소, 터널형 179개소)

구 분 계 육교형
터널형

포유류 양서·파충류

계 564 365 155 44

환경부 1 1 - -

국토교통부 175 93 58 24

서울특별시 30 29 1   

부산광역시 7 6 1 - 

대구광역시 4 4 - -  

인천광역시 6 6 - -  
광주광역시 1 1 -  -  
대전광역시 11 9 2 -  
울산광역시 2 2 -  -  

세종특별자치시 10 10 -  - 
강원도 18 3 13 2

경기도 67 55 10 2

경상남도 17 12 5   
경상북도 27 23 2 2

전라남도 1 1 -  -  
전라북도 24 15 9 -  

제주특별자치도 1   1 -  
충청남도 24 20 3 1

충청북도 42 38 3 1

한국도로공사 87 33 42 12

경기남부도로(주) 2 2 -  -  
경기고속도로(주) 1 1 -  -  
국립공원관리공단 6 1 5 -  

<법정 생태통로 총괄 현황>

  ○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구분 계 국립공원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생태자연도 

1등급
백두대간, 
국립공원

개소수 77

11 13 27 11 6

백두대간,
생태축복원사업

국립공원,
생태축복원사업

백두대간, 
국립공원,

생태축복원사업

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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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통로 설치기준(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1. 설치지점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설치대상지역 중 야생동물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을 

선정하되, 야생동물의 이동특성을 고려하여 설치지점을 적절하게 배분한다.

2.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동물들이 통로에 접근할 때 불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생태통

로 입구와 출구에는 원칙적으로 현지에 자생하는 종을 식수하며, 토양 역시 가능한 

한 공사 중 발생한 절토(땅깎기 공사로 발생한 흙)를 사용한다.

3. 생태통로 입구는 지형·지물이나 경관과 조화되게 설치하여 동물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상부에 식생을 조성한다. 바닥은 자연상태와 유사하게 유지하도록 흙이나 자갈·낙엽 등

을 덮는다.

4. 생태통로의 길이가 길수록 폭을 넓게 설치한다.

5. 장차 아교목층 및 교목층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피복될 수 있도록 부엽토

를 포함한 복토를 충분히 한다.

6. 생태통로 내부에는 다양한 수직적 구조를 가진 아교목·관목·초목 등으로 조성한다.

7. 이동 중 안전을 위하여 생태통로 내부에는 작은 동물이 쉽게 숨거나 그 내부에서 이

동하기에 유리하도록 돌무더기나 고사목·그루터기·장작더미 등의 다양한 서식환경과 피

난처를 설치한다.

8. 주변의 소음·불빛·오염물질 등 인위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태통로 양쪽에 차단벽을 

설치하되, 목재와 같이 불빛의 반사가 적고 주변환경에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한다.

9. 동물이 많이 횡단하는 지점에 동물들이 많이 출현하는 곳임을 알려 속도를 줄이거나 

주의하도록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동물 모습이 담겨 있는 동물출현표지판을 설치한

다.

10. 생태통로 중 수계에 설치된 박스형 암거는 물을 싫어하는 동물도 이동할 수 있도록 

양쪽에 선반형 또는 계단형의 구조물을 설치하며, 작은 배수로나 도랑을 설치한다.

11. 배수구 일부 지점에 경사가 완만한 탈출구를 설치하여 작은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

도록 하고, 미끄럽지 아니한 재질을 사용한다.

12. 야생동물을 생태통로로 유도하여 도로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길이의 

울타리를 도로 양쪽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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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찻길사고 발생현황

□ 연도별 발생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발생 건수 15,107 37,261 63,989 79,278

※ (동물찻길사고 증가사유) 조사 인원수(’20년 4,167명 → ’23년 5,418명) 및 정보시스템 사용기관(’20년 143개소 

→ ’23년 363개소) 확대 등으로 통계 수집건수 증가

□ 동물별 발생현황(‘20년 ~ ’23년)
(단위: 건)

구 분 계 고라니 너구리 멧돼지 노루 오소리 삵* 수달** 기타***

2020 15,017 6,864 1,415 134 610 136 216 76 5566

2021 37,261 10,847 2,291 124 872 245 231 119 22,532

2022 63,989 16,075 3,353 136 967 376 330 148 42,604

2023 79,278 18,267 4,011 192 968 510 480 211 54,639

* 멸종위기 Ⅱ급 야생생물, **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Ⅰ급 야생생물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산양, 저어새 등) 및 Ⅱ급(매, 독수리 등), 개, 고양이 등

□ 권역별 통계

(단위: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서울 6 5 1,007 1,576 2,594

부산 29 5,001 3,142 2,869 11,041

대구 76 63 1,825 2,965 4,929

인천 54 1,490 2,122 2,607 6,273

광주 11 1,744 1,314 2,131 5,200

대전 61 57 1,955 2,270 4,343

울산 123 137 515 1,245 2,020

세종 155 2,086 1,573 1,417 5,231

경기 2,578 3,487 18,227 22,153 46,445

강원 1,370 3,093 4,336 2,921 11,720

충북 2,107 7,435 6,958 6,975 23,475

충남 2,527 1,944 6,542 7,100 18,113

전북 1,253 1,530 1,388 4,063 8,234

전남 798 1,413 3,103 4,403 9,717

경북 2,058 3,985 7,610 10,923 24,576

경남 1,088 2,681 921 2,238 6,928

제주 813 1,110 1,451 1,422 4,796

합계 15,107 37,261 63,989 79,278 1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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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국 생태통로 실태조사 결과(’23.8, 국립생태원)

□ (동물이동현황) 414개소에서 동물이동 흔적(배설물, 발자국) 확인 및 목견 

○ 법정 66개소(86%), 일반 348개소(71%)

(단위: 개소)

구분 동물이동 현황 

전국 생태통로 소계 육교형 터널형

계 564 414 295 119

법정 77 66 50 16

일반 487 348 245 103

□ (모니터링) 132개소에서 영상장비(CCTV, 무인카메라), 족적판 등의 모니

터링 시설 설치·운영   

○ (시설설치) 법정 42개소(55%), 일반 90개소(18%)

(단위: 개소)

구분 모니터링 시설 설치 

전국 생태통로 소계 육교형 터널형

계 564 132 79 53

법정 77 42 28 14

일반 487 90 51 39

○ (모니터링 실시기준* 충족) 법정 62개소(81%), 일반 262개소(54%)

    * 준공후 3년간 연 4회, 3년 이후 3년간 연 1회 조사의무 부여(법 제45조의2)     

□ (관리대장 작성) 설치·관리·모니터링 기관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미작성 기관 다수 

구분 법정 일 반

관리대장 

작성

•77개소 중 62개소 작성(81%)

13개소 미작성, 2개소 작성 비대상

•487개소중 293개소 작성(61%)

192개소 미작성, 2개소 비대상

□ (목적外 사용) 생태통로내 보행자 및 차량이용, 폐기물 방치, 올무 설치 

등 기타 용도로 인위적인 이용이 확인된 생태통로 188개소 

○ 법정 12개소(14%), 일반 176개소(36%)


